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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0.

다. 회 부 일 : 2024. 7. 1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

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

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

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

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

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

진료의정의와그대상을명확히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역할을재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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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

16, 제54조 및 제5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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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수목진료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안은 수목진료의 정의 중 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樹勢)의 유지‧관리”를, 치료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의 회복”을 각

각 포함하고 있음(안 제2조제6호의2).

현행법은 수목진료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하거나 치

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모든 활동’의 범

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나무병원의

업무 범위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목진료의 정의에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

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2. ----------------------

----------------------- 예방

(수세(樹勢)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다)하거나 치료(수세 회복을 포함

한다)하기 -----------------.

6의3. ∼ 14. (생 략) 6의3.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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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에 수세(樹勢)의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치료하기 위한 활동에

수세의 회복을 포함하는 등 수목진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수목진료의 범위에 수세(樹勢) 유지ㆍ관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수목진료의 대상을 명확

히 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

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공사업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존 조경식재공사 등

다른 업역을 침해하고 분쟁 야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

용 곤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됨.1)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나무병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

는 입법취지, 산림청의 의견, 관련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마. 조경식재

ㆍ시설물

공사업

1) 조경식

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

거나 유지ㆍ관리하

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

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

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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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문의 용어 중 “수세”2)는 나무가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를 의

미하는 것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세 회복”을 “수세(樹勢)

회복”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2)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세’는 총 14개의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는바, 이 중 개정안과 같이 한자가 병행 표기되지 아니한 ‘수세’의 정의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

던 이혼 증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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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록자에 의한 예외적 수목진료의 범위의 구체화 등

개정안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목진료의 예외적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수목 소유자(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300세

대 미만인 경우)의 관리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

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

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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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

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인 소유의 수목으로서 소유자

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수목으

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

표자(수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상시

고용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

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300

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

우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등

록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

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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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제도는 가로수, 공원, 공동주택 등 생활권 수목진료를 수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방역소독업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 및 건강 등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고, 수목진료 분야의 나무의사 및 수목

치료기술자를 통한 수목병해충의 처방, 예방 및 방제 등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됨.

동 제도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모든 행위(이하 “수목진료”)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무

의사 자격증을 가진 “나무의사” 및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

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수목치료기술자” 등 인적·물적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현행법은수목진료에관한규정을적용함에있어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무병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림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병해충 발생 시에

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산림기술사, 산림엔지

니어링사업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의 기술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점,

수목 소유자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나무병원에의한수목진료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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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

정으로, 수목진료 규정의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

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동주택3)에서 개별 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들로 구성되는 입

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을 통해 고용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도 현행법상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

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4)

이에 개정안은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범위를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서 긴급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한편, 기존 수목의 소유

3)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

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4) 법제처는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②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

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

목이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

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참고자료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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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적용대상에서 300세대 이상

인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서식하는 수목을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 중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의 예외적 경우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사

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이 공익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제한대상이 결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에서는 의무적 소독 대상 시

설로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300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를 의무적으로 적용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관리 형태의 공동주택의 경우 나무병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었

으나,6) 개정안에서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관련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법제처 법령해석례(참고자료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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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미약한 세대수 기준(300세대 이상)으로 자치관리 형태의 공동주

택도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발생

할 수 있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직접 또는

위탁의 형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7)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세대

수 및 시설 등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8)을 정의하고 별도의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획일적인 세

대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차등하여 관

리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됨.

둘째, 법률은 집행자와 수범자를 고려하여 구속력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의 수범자인 수목 소유자(개인, 법인, 단체, 공동주

택 등) 중에서 300세대 이상인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를 의무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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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소유자 중 세대수라는 단일의 기

준을 설정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나무병원에 의

한 수목진료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정 수범자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수범자

의 나무병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수

목을 제외한 다른 수목의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 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인·

법인·단체 등 수목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여부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지역주민

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EU·일본·호주 등 주요국의 경우, 수목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9) 수목의 소유자에 대해 수목

진료 전문기관에 의한 수목진료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직

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규모와

9) 【주요국 수목진료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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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경공사의 착공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수목보호협회’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나무병원에 의

한 수목진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종합하건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명백하게 제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목진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산림청의

수용의견,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의

수용곤란의견, 한국수목보호협회의 수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가 주요내용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ISA(국제수목관리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culture)

자격증, 주정부 개별 자격증, 사업면허 등으로 구분

유럽

EAC(유럽수목관리위원회, European Arboricultural Council)에서

자격검정·발급(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 21개국)

* 유럽수목작업자(ETW, European Tree Worker, 1999년 시작)

유럽수목기술자(ETT, European Tree Technician, 2004년 시작)

일본

수목의 진단 및 치료, 후계수의 보호육성과 함께 수목보호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지도를 행하는 전문가인 수목의 자격검정(’01년 시작)

* 대학을 수목의보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졸업자에게 ‘수목의보’ 자격 부여

수목의보 1년 이상 경력자를 연수과정을 거쳐 ‘수목의’ 자격 부여

호주 병해충방제면허, 병해충관리기술자면허 등 운영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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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개정안은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협회”)의 업무 대상을 법률에서 명

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1).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ㆍ② (생 략)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사항------------------

----------------------------

----------------------------

----.

<신 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 기술의 진흥 및 정

보 교류

4.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나무의사의 현황 관리 및 경

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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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될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개정안은 협회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의 안정적인 역할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법 제21조의11제1항은 협회의 설립목적을 “수목진료기술의 발

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21조의11제4항제3호 중 “수목진료

기술진흥 및 정보 교류”는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교류”로 수정

이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21조의11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협회에 가입한 나무의사

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조문의 “나무의사”를 “협회 회원”

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2024년 7월말 기준 나무의사는 1,383명이고, 이 중 나무의사

협회에 가입한 나무의사는 1,232명으로 파악됨.

현 행 개 정 안

하는 업무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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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

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3제4항 신설).

현행법 제21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제1항에서는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에 대하여 3년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보수교육기관으로 협회가 지정(2022.3.2

3.)되어 있음.

2024년 7월말 기준 나무병원(863개소)에 근무하는 나무의사의 수는 8

96명으로 전체(총 1,383명)의 64.8%이고, 연간 보수교육인원은 실시 첫

해인 2022년도에 139명, 2023년 270명으로 파악됨.

산림청은 협회에서 보유한 실습교육장비(총 9대) 규모는 교육생 30명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

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

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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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바, 연간 보수교육인원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국나무의사협회의 교육장비 보유현황 】

장 비 명 단가(원) 용 도
보유
현황

필요현황
(추가)

TS-메타 2,700,000 수목 활력도 측정 1 5(+4)

피쿠스(Picus) 49,500,000
수목 내부 부후 측정

(단층 촬영)
1 3(+2)

드릴
저항측정기(IML)

25,000,000 수목 내부 부후 측정 1 3(+2)

광학 현미경 1,170,000
병해충 동정

(세균‧곰팡이포자 확인)
3 20(+17)

실체 현미경 980,000
병해충 동정

(병해충 움직임 관찰)
3 20(+17)

자료 : 산림청

이에 개정안에서는 협회에 대한 교육용 시설·장비 및 소요경비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보수교육과정 운영 및 나무의사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수목진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입

법필요성은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유일한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으로서 협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나무의사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임을 고려

할 때, 협회에 대하여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더욱이 산림분야의 다른 자격증(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

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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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없는 점10)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보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나무의사

보수교육이 공익 달성에 필요한 것인지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과 같이 국민건강 또는 동물복지 등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강한 자격분야의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입법례11)12)13)가 있음.

10)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

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매년 1회 이상(1회 교육시간은 20시간) 실

시되는데, 국가의 재정지원은 없음. 다만,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

경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3년마다 실시되는데,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총 7개 기관(산

림조합중앙회, 강원대 평생교육원,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경상국립대 산

학협력단, 한국산림복원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등) 중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대해서만

5,000만원이 지원됨.

11)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

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3)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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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개정안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와 나무의사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

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

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

보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

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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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등을 할 수 있는

현 행 개 정 안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

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

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

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

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

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

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

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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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수목진료 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이 국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

고, 산림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

한 정보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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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수목진료경

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나무의사 등이 근무처‧경력‧자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나

무의사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

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1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

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

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

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

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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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따르면, 나무의사 등의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나무의사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나무의사 등이 취업 또는

산림사업 등 참여에 있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

현 행 개 정 안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

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

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

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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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나무의사 등이 근무했던 사업체의 폐업, 이전,

양도‧양수 등으로 경력증명이 어려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체로의 취업 또는 각종 수목진료

사업에 입찰 시 요구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한 시간 및 경

비를 절감함으로써 수목진료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약칭 사용에 있어 현행법 제21조의4제4항에서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를 “나무의사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이에 개정안에서

는 대부분의 경우 “나무의사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21조의16제

5항에서는 “나무의사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나무의사 등”의 문구의 경우 “나무의사가 하나의 예시로서

사용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제실무상 ‘등’은 명사에 붙여 쓰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과 현행조문 중 “나무의사 등”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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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21조의16제6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을 하위법령에 위

임하고 있는데, 제1항은 경력등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항”을 삭

제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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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수목

진료 신청인이 처방전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무의사등의 경력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무의

사등이 경력등 신고사항(변경신고 포함)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57조).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

에게 빌려준 자

7. 제21조의9제6항------------

---------------------------

--------------

<신 설> 7의2. 제21조의9제7항을 위반하

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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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나무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수목진료 신청인이 처방전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무의사등의 경력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무의사등이 경력등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무행위의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1의5. (생 략) 1. ∼ 1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

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관계 기

관ㆍ법인 또는 단체

<신 설>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

하여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나무의사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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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벌금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나무의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이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진

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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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칙

안 제21조의16에서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경

력 등의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부칙 제2조는 “경력등

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나무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근무처ㆍ

경력 및 자격 등을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

써 나무의사 등의 경력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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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참 고 1 법제처 법령해석례(요약)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이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법제처 22-0963, 2022.12.30)

【질의요지】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①관리사무소장 또는 ②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

라 “수목이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

【이유】

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

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

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

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되어 그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

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

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

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해당 공동주

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

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

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

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

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법 제54조제5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이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

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음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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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공동주택 현황

전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302,297 14,536,958 15,892 9,357,044 286,405 5,179,914

서울 104,520 2,657,807 2,282 1,403,890 102,238 1,253,917

부산 23,943 1,065,914 1,109 659,237 22,834 406,677

대구 9,017 664,162 857 499,422 8,160 164,740

인천 26,307 942,390 813 549,624 25,494 392,766

광주 2,345 454,198 718 351,063 1,627 103,135

대전 5,058 415,838 436 307,803 4,622 108,035

울산 4,647 321,924 433 226,270 4,214 95,654

세종 414 129,873 171 108,252 243 21,621

경기 81,252 4,030,559 4,176 2,669,993 77,076 1,360,566

강원 3,387 392,212 586 270,887 2,801 121,325

충북 4,055 426,104 552 291,084 3,503 135,020

충남 6,270 550,853 694 393,025 5,576 157,828

전북 3,517 454,009 647 318,511 2,870 135,498

전남 3,341 397,590 502 254,713 2,839 142,877

경북 9,117 623,635 760 401,753 8,357 221,882

경남 9,264 863,987 1,072 618,773 8,192 245,214

제주 5,843 145,903 84 32,744 5,759 113,159
※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업무편람(’21년말 기준)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자료 : 산림청

참고 3참고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현황

구 분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5,892

(100)

2,622

(16.5)

13,270

(83.5)

세대수
9,357,044

(100)

1,148,404

(12.3)

8,208,640

(87.7)

※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형태

위탁관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형태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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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참고 4 나무병원 등록 및 자격자 배출 현황

□ 나무병원 등록 현황 (’24.7.31. 기준)

(단위: 개)

구분 나무병원 구분 나무병원

합계 863 경기 296

서울 82 강원 28

부산 30 충북 18

대구 17 충남 50

인천 53 전북 29

광주 15 전남 60

대전 29 경북 54

울산 28 경남 45

세종 23 제주 6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 배출 현황 (’24.7.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6,885 1,083 1,079 1,436 1,216 1,428 643

나무의사 1,383 52 237 250 367 477 -

수목치료기술자 5,502 1,031 842 1,186 849 951 643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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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참고 5 한국나무의사협회 주요 현황

○ 인원 : 총 23명(이사 18, 감사 2, 연구소 1, 사무처 2)

○ 회원현황 : 1,232명(’24. 7. 31. 기준)

○ 설립목적

- 나무의사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수목 진료 기술의 발전

- 수목보호 등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과 국가발전에

기여

○ 주요업무

- 수목복지 및 수목진료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수목진료 정책, 연구·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 나무의사 연수 교육 및 행정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 학술지, 수목진료 매뉴얼 등 수목진료 관련 서적 발행

- 수목진료 대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회원의 기술 자문, 안전교육,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업 등

○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2024년

수 입 135 396 713 374

지 출 71 339 674 296

자료 : 산림청



- 34 -

참고 6참고 6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현황

□ 개요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 나무병원에 근무하는 ‘나무의사’는 3년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

o 목적 : 보수교육 등을 통해 나무 의사들의 전문기술 향상과 윤리의식 등

을 적기에 습득하여 수목 진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

o 교육비 : 1인당 30만원 / 20시간 기준

□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 (사)한국나무의사협회(’22.3.23. 지정)

□ 보수교육 계획(’24) : 총 23회 880명, 166시간

o 보수교육 : 한국나무의사협회 12회(80시간), 수목진단센터 등 6회(48시간)

o 역량강화 : 한국나무의사협회 5회(38시간) * 보수교육 인정 가능

□ 보수교육 관련 규정(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제19조의11)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기관 지정요건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교육은 이론 또는 실

습교육으로 실시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

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

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